
GS칼텍스, 세금소송 재심 “패소”
서울고법, 한정위헌 법적근거 없어 … 세금 707억원 납부 불가피

헌법재판소가 한정위헌으로 결정한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23조에 따라 세금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는

법원의 판결이 나왔다.

대법원이 최근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 결정을 뒤집는 판결을 한데 이어 하급심도 같은 판단을 내린 것이다.

한정위헌은 해당법률의 효력은 그대로 둔 채 특정하게 해석하는 한 위헌임을 선언하는 변형결정이다.

서울고법 행정11부는 6월26일 GS칼텍스(대표 허진수)가 “법인세와 방위세·농어촌특별세·자산재평가세 등

707억여원을 취소해달라”며 역삼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의 재심에서 원고 패소

로 판결했다.

재판부는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 결정이 재심 사유가 될 수 없다며 재심청구 자체를 기각했다.

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, 헌법소원이 인용되면 관련된 소송사건의 당사자가 확정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

수 있다.

그러나 재판부는 “한정위헌 결정은 법률조항을 해석·적용한 것이지 조항 자체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판단한

것이 아니다”라며 “(한정위헌 결정은) 법적 근거 없이 행해진 것이므로 조세감면규제법 부칙규정의 효력이 상

실되지도 않는다”고 전제했다.

이에 따라 “<헌법소원이 인용된 사례>에 해당하지 않아 재심사유가 없다”고 말했다.

재판부는 조세감면규제법 개정 이후에도 “부칙이 계속 적용된다고 봐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”고 판단하고

근거를 제시했다.

GS칼텍스는 1990년 상장 추진기업에게 세금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구 조세감면규제법에 근거해 자산재평가

를 실시하고 주식 상장을 추진했으나 2003년 상장을 포기하면서 자산재평가를 취소하자 세무당국이 1993년 개

정 전 법령의 부칙에 따라 1990년도 이후 법인세 등을 재계산해 707억원의 세금을 부과했다.

GS칼텍스는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은 2008년 “부칙 조항이 실효되지 않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

있다”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.

반면, 헌법재판소는 2012년 GS칼텍스가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에서 “개정법률 시행에도 불구하고 해당조항이

실효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”며 한정위헌 결정을 내려 대법원과 갈등이 불거진 바

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․재배포 금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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